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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개회사 한국바이오협회

14:05-14:10 축  사 대한화장품협회

14:10-14:15 격려사 국립생물자원관

14:15-14:40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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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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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5:30
해외 생물유전자원 위법 취득시 쟁점

- 가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15:30-15:40 휴  식

15:40-16:05
생물유전자원 제공국 동향

- 중국 법제도를 중심으로 -

윤성혜 교수

(인천대 중국학술원)

16:05-16:30
생물유전자원 이용국 동향

- 유럽 법제 동향 및 화장품업계 시사점 -

허인 법제연구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30-16:55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률 주요내용

및 업계 지원방안

배정한 사무관

(환경부)

16:55-17:30 질의 응답 참석자/발표자

17:3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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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나고야의정서 개요 

II.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산업  

III.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도 및 시사점 

IV.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제언 

2017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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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 산업 
- 중소기업의 인식 현황과 대응을 위한 제언 - 

2017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대표이사   윤 길 영 

(주)또르르  생체모방과학연구소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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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agoya Protocol 

6 
Source: www.cbd.int/abs 

I. Nagoya Protocol 

 ABS =[3 Elements (GR X P X U)] + [2 Contents (PIC X MAT)] 

3 

I. Nagoya Protocol 

(나고야의정서) 

2017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4 

I. Nagoya Protocol  

Source: www.cbd.int/abs 



12 13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9 

I. Nagoya Protocol 이행절차 

10 

II.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산업 

2017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7 

I. Nagoya Protocol 

 3 요소 : 유전자원, 제공자, 사용자 

 2 내용 : PIC, MAT 

- 유전자원의 범위? 
- 제공자는 누가인가? 
- 담당자는 누구인가? 
-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 
- ……….. . 

8 

I. Nagoya Protocol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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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I. ABS와 화장품산업 

14 

II. ABS와 화장품산업 

11 

II. ABS와 화장품산업 

12 

II. ABS와 화장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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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II. ABS 인식도 조사 

18 

III. ABS 인식도 조사 

15 

II. ABS와 화장품산업 

16 

III.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도 및 시사점 

2017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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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외 유전자원 조달국 현황 

III. ABS 인식도 조사 

Source: 환경부, 2017. 7 

80.6 

V.S. 61.1 

22 

  자체 조사 결과 (148명) 

III. ABS 인식도 조사 

19 

  ABS에 대한 인지도  

    66.7                 60.1                79.1 

 ABS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음 

 분야별  인식의 차이가 큼 

III. ABS 인식도 조사 

Source: 환경부, 2017. 7 

20 

III. ABS 인식도 조사 

 이용현황 : ABS에 독립적(55~60%), ABS 의존적(30~40%) 

 사유: 유일한 생산 > 로열티(공급체계) >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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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V. ABS 이행을 위한 제언 

 ABS 홍보 및 인식 제고 노력 
   - 정부: ABS 이행 전담기관을 통한 홍보 및 교육  

   - 산업계 : 스스로(自) 노력하여 ABS 이해(知)  업계에 맞는 대응 준비 

: 자체 대응 방안 마련 

거시적 대응 전략 

: 미래 인재 육성 

26 

IV. ABS 이행을 위한 제언 

 ABS 대응을 위한 준비 
   - 연구 및 산업계 : 유전자원(원료)의 국산화 노력  미래산업 

   - 정부: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 

23 

  시사점 

III. ABS 인식도 조사 결과와 시사점 

맞춤형 전략 

“차이(다름)” 

24 

IV.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제언 

2017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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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ABS 이행을 위한 제언 

 맞춤형 대응 방법 준비 
   - 연구 및 산업계 : 유전자원의 종류, 제공국가 등에 따른 대응 

   - 정부: 지속적 해외 동향 파악 

제안 :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업계 협의체 구성 

정보 

28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특허

┃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

김정아 사무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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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 특허 

2017.8.31. 

특허청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  

심사관 김 정 아 

유전자원/전통지식-case 1 

  에놀라 콩 
• 멕시코의 전통적인 콩 품종 
• 미국의 지역 종자회사가 특허기탁 후 특허등록(US 5,894,079A, 1999) 
• 멕시코 정부 및 NGO 단체에 의해 특허 무효(2009. 10.)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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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전통지식-case 4 유전자원/전통지식-case 2 

  Hoodia에서 정제한 활성성분(p57)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the Center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CSIR)에서 특허권 획득(US 6.376.657 B1) 
• 제약회사인 Pfizer 및  식음료회사인 Phytopharm-Unilever에 라이

센싱 아웃 

유전자원/전통지식-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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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전통지식 보호배경 

유전자원전통지식을 종래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보던 시각에서 
지식재산권처럼 ‘개인(국가)적 권리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 

• 유전자원 : 유전물질로서 실질적잠재적 가치가 있는 것 
• 전통지식 : 집단적으로 수세다간 창작유지발전되어온 지식 
                   (전통의학, 노래, 춤, 의식, 디자인, 수공예품) 
 

 개도국의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규 국제규범 설립 
요구 

• 전통적 의미의 지재권 개념을 확장하여 유전자원전통지식을 보호 대상으
로 요구 

• 토착원주민(Indigenous peoples)의 권리 찾기 움직임 

유전자원 관련 지재권 이슈의 핵심 

 유전자원전통지식 자체는 지재권이 될 수 있음 
• 다만 유전자원전통지식 자체는 신규성 위반으로 대부분 보호될 수 없음 
• 유전자원에서 분리한 파생물은 이미 지재권으로 보호받고 있음 
• 미국은 자연소산물(유전자원 자체)에 대한 특허 불허 

 
 
 

 유전자원 관련 지재권 이슈 
• 방어적 보호: 유전자원, 전통지식을 공개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획득 방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 출처공개 요건화: 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의무화 
• 접근 및 이익공유(ABS): 유전자원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

정공평한 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 MAT) 작성
시 지재권 관련 이슈(나고야의정서) 

Union for Ethical BioTrade (2010) 

화장품 분야 특허 동향(1990-2009) 

• 추출물, 분리 동정된 유효성분은 특허대상인가?  

 특허요건 일반 
 

•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 발명의 설명, 청구항 기재요건 등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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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는 언제 해야 할까요? 

제1국 출원 

(우선권 주장 

기초 출원) 

 

PCT 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공개 

각 국 국내

단계 진입 

중국, 미국, 

일본… 

12개월 

16개월 

18개월 

30 또는 31개월 

국제출원일 

출처 공개는 언제 해야 할까요? 

  우선권 주장 기초 출원 시 꼭 해야 할까요? 

  PCT 출원(우선권 주장) 시 출처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  중국 출원 시 출처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  중국 출원 시 심사관의 보정 요구서에 대한 보정서 제출시 추가할 

수 있을까요? 

  출원 이후 출처를 추가하는 경우 신규사항 추가 아닐까요? 

  사용된 모든 유전자원(발명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음)에 대

해서도 출처 공개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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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ussonetia. kazinoki var. humilis  수 추출물의 아세테이트 분획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 Broussonetia. kazinoki var. humilis  수 추출물의 아세테이트 분획의 
타이로시나제 저해효과 

발명의 설명 

• Broussonetia. kazinoki var. humilis  수 추출물의 미백효과는 선행기술
에 개시되어 있음 

선행기술 

• 진보성 위반 거절이유 

• B. kazinoki var. humilis  수 추출물의 아세테이트 분획의 미백 효과가 
수 추출물에 비해 예상치 못한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는 경우 진보성 인정 

보정 및 의견서 

화장품 발명 청구범위 작성 사례 

특허출원 전략 

• 블루베리 또는 크란베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노화방지용 화
장료 조성물 

청구항 

• Broussonetia. kazinoki var. humilis  추출물의 항산화(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효과 

발명의 설명 

• 크란베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선행기술 

• 진보성 위반,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항산화효과가 다양한 증상을 포괄하
는 항노화를 대변할 수 없음)  

거절이유 

• 진보성 거절이유는 해소하지 못함  보정 및 의견서 

화장품 발명 청구범위 작성 사례 

특허출원 전략 

화장품 발명 청구범위 작성 사례 

특허출원 전략 

• Broussonetia. kazinoki var. humilis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 Broussonetia. kazinoki var. humilis 추출물의 타이로시나제 억제 효과  발명의 설명 

• B. kazinoki 추출물의 미백효과는 선행기술에 개시되어 있음 선행기술 

• 진보성 위반 거절이유 

• B. kazinoki var. humilis  추출물의 미백 효과가 B. kazinoki  추출물에 
비해 예상치 못한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는 경우 진보성 인정 

보정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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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사람의 피부에 바를 수 있는 통상의 화장품 조성물에 황칠나무 수액을 함
유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황칠나무 수액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 조성물 

청구항 

• 황칠나무 수액의 성분만 분석되어 있을 뿐, 자외선 차단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실험 결과는 없음 

발명의 설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용 
기능성을 입증해주는 시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제1호 위반 

거절이유 

• 거절결정 이후 황칠나무 추출액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실
험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미완성 발명으로 거절결정 

보정 및 의견서 

화장품 발명 청구범위 작성 사례 

특허출원 전략 

특허청 전자도서관
http://www.kipo.go.kr/kpo/user.tdf?seq=13975
&c=1003&a=user.ip_info.others.BoardApp&boar
d_id=others&catmenu=m02_03_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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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물유전자원
위법 취득시 쟁점
- 가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

┃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

정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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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전자원의 위법한 취득시 자원제공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한 한국법상 쟁점 

본 강의자료는 강의자의 개인 견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가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개념과 특징 
 

 모 협약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소재지국과 지역공동체

의 주권적 소유권 인정 

 국가가 자신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유전자

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국가입

법에 따른다(생물다양성 협약 제15조 제1항) 

 PIC(Prior Informed Consent)와 MAT(Mutually Agreed Terms) 

 타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상호합의한 조건에 따른 이익공유 

불가피한 모호성. 그에 따라 가맹국의 법률도 편차를 보임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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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사례 
 

화장품회사 A 중개상 C 

한국 B국 

※ A는 B국에 소재한 자산, 임직원 없음 

※ B국은 나고야의정서 가입 및 비준국 

PIC없이 유전자원수입 

한국의 화장품회사 A는 피부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식물이 B국(원산
지국)에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수소문 끝에 위 식물을 
다량으로 거래하는 B국 소재 중간상 C를 찾아내어 C로부터 위 식물을 다량 
수입하였다.  

수입과정에서 A는 나고야 의정서의 준수 여부가 걱정되어 B국의 승인을 얻
을 필요는 없는지 문의하였으나, C는 해당 식물을 A에게 수출하는 것에 관
한 정부승인을 얻었고 이익공유를 포함하여 아무런 부가조건도 요구받지 않
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B국의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문(국제의무준수인증
서는 아님)을 A에게 보여주었다. 

 A는 위 식물에서 유용한 유전물질을 추출하는데 성공하여 이를 토대로 연구
개발과 특허권 등록을 거쳐 새로운 화장품을 출시하였으며 그 판매를 통해 
국내외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A가 PIC없이 B국의 유전자원
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B국이 A를 상대로 하는 법적 조치를 모색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확인 결과 C가 보여준 공문은 단순영업허가증 정도일뿐 
PIC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 사이 C는 폐업하여 C의 대표, 임원, 직원 
등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가상의 사례 
 

 의문의 실익 : 예측가능성 제고, 유사시 방어논리 개발 

 

 PIC와 MAT을 거쳐 타국의 유전물질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본의 아니게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 거지?  

 

세미나 발제범위 
 

  해외유전자원에 대한 국내 기업의 위법한 접근과 이용을 전제 

  자원제공국이 사경제주체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심 

 자원제공국이 자국 내에서 주권국가로 행할 수 있는 형사적, 행정적 제재는 생략 

 자원제공국이 취할 수 있는 민사상 조치(가압류, 가처분, 로열티·손해배상 등 금전지급청구) 중
심 

  한국법과 관련한 쟁점에 중점 

 타국의 법은 자원제공국별로 다종다양 

  자원제공국의 조치에 대한 방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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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국이 자국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제재 

  형사적인 제재 

 인도네시아 사례 : 프랑스 국적의 한 연구자가 인도네시아 파우아 섬에서 골리앗 버드윙으로 알
려진 나비를 무단 밀수하다가 적발되어 생물해적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http://asiapacificreport.nz/2017/03/23/indonesia-steps-up-fight-against-foreign-research-
biopiracy/) 

  행정적인 제재 

 비관세 장벽(통관지연), 영업정지, 판매정지, 사업장폐쇄, 세무조사, 과징금 

  여론을 통한 제재 

 불매운동, 특허포기운동  

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 

 생물해적기업 낙인. 타 국가로부터 유전차원 취득곤란 

  민사적인 제재 

 

 

 

 

 

 

 

B국 내에서 민사적 제재 추진시 장애요인 

 B국에 A의 재산과 임직원이 소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
지 

 소장, 신청서 등 소송서류의 송달(service)문제. 송달은 소송에서 필수적 절차 

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 협약”, “민사 및 상사의 해

외증거조사에 관한 헤이그 협약“, 양자간 국제민사사법공조조약 등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림.  

 예)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 국제소송 

 각국마다 공시송달을 포함하여 다양한 송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하나 

외교경로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국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때 문제 발생 

 

 

 

 

 

 

소송의 제기와 재판 

 A는 B국내에는 아무런 자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지점이나 직원도 두지 
않고 있으며 B국으로의 수출량도 많지 않아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
대하면서도 혹시나 B국이 한국까지 찾아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까 불안해 하고 있다.  

 한편, B국은 자국법에 따라 A를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함과 아울러 한국내 B 
대사관을 통해 한국 로펌과도 접촉하여 A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자문을 의뢰하였다. 

 B국은 나고야 의정서 가입 및 비준국이며, B국의 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무단으로 B국의 유전자원을 상업화한 경우 그로 인한 순이익의 30%를 배
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B국의 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B국의 PIC을 얻어 MAT을 체결하는 경우 유
전자원의 상업화로 얻은 순이익 중 MAT을 통해 합의한 비율(단 최소 1%)
을 로열티로 B국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그 외 추가로 연구성과 공
유 등 다른 방식의 이익공유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의 사례 
 

 다른 유전자원의 사례에서 B국은 통상적으로 순이익의 3~5%를 로열티로
서 MAT에 반영해 왔고 특히 중요한 일부 유전자원의 경우 연구성과 공유까
지 요구한 예가 있다. 

 

 

 

 

 

 

 

가상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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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국 내에서 민사적 제재 절차시 장애요인 

 B국 법원 판결의 한국내 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①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이 대한민국

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보수를 비롯

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판결의 승인과 집행 

B국 내에서 민사적 제재 절차시 장애요인 

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  송달없이 궐석재판,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판결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 외국으로부터의 송달촉탁은 외교상의 경로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내 외국영사를 통한 송달, 소송대리인이 한국에서 피고를 직접 만나 소장을 교부하

는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이 없음(대법원 92다2585, 2012므66 판결) 

  다만 위법한 송달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가지는 등 응소하였다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15다207747 판결) 

  따라서 B국내 A의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B국이 자국법원에 제기한 소송 관련 소송서류는 

수령하지 않고 B국 법원에서 응소하지 않는 것이 유리. 다만 A의 자산이 B국 외 다른 나라(한국이 

대표적)에 소재한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에서 B국 법원의 판결이 집행될 수 있는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대한 별도 검토 필요 

 

 

 

 

 

판결의 승인과 집행 

B국 내에서 민사적 제재 추진시 장애요인 

  B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 B국이 B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예컨대 로열티 지급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면 휴

지조각 

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B국내 A의 재산이 없다면 A의 재산이 있는 다른 나라(한국 포함)에서 강

제집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B국은 A의 재산 소재 여부, B국 법원 판결의 집행 용이성 등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국가

를 물색할 것이나 A의 소재지인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국 

 외국의 판결을 아무런 제한없이 한국내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주

권 침해를 야기하므로 한국 법원이 외국 판결을 승인한 경우에 한해 한국내에서 외국판결 집행

가능 

 

 

 

 

 

 

판결의 승인과 집행 

B국 내에서 민사적 제재 추진시 장애요인 

 B국 법원 판결의 한국내 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

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5.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

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

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

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

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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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  형사고발 

  해외 유전자원을 PIC없이 취득한 경우에 대한 국내법상 형사처벌조항은 없음 

  행정적 조치 촉구 (A가 B국으로부터 PIC을 얻었음을 한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자원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국
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1항)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28조) 

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800만원(동법 시행령 별표) 

  민사적인 제재(나고야 의정서의 모호함으로 인한 무수한 쟁점 내포)  

 가처분 

 가압류 

 금전(로열티,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  한국법원이 외국이 당사자인 민사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가지는가  

  긍정론(A사 입장) : 외국정부는 자국 소재 천연자원에 관해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가

지는데 타국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를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는 없다 

  부정론(B국 입장) : 특정사안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잠정포기는 가능하다 

 

 

민사적인 제재와 관련한 쟁점 

B국 내에서 민사적 제재 절차시 장애요인 

 상호보증이 있는가?(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B국법상 한국법원 판결에 대한 승인 요건이 한국법 보다 과중하여 한국법원 판결에 대한 승인이 

어렵다면 B국 법원의 판결도 우리나라에서 승인과 집행이 불허될 수 있음 

상호보증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 오레곤주 법원판결을 승인한 판례(대법원 2012므66 판결) :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

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 

따라서 A는 B국법이 한국법원 판결을 자국 내에서 승인하는 요건을 분석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상 

요건에 비해 과중함을 부각하는 것이 유리 

 

 

 

 

 

판결의 승인과 집행 

B국 내에서 민사적 제재 절차시 장애요인 

 한국법상 기본질서에 반하는 과다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아닌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한 배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외국판결

은 한국법원이 승인할 수 없음(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  

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5다207747 판결) 

  사례에서 순이익의 30% 배상을 명하는 것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인지 여부

가 쟁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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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준거법이 한국법인가 B국법인가. 즉 배상여부 및 배상금액에 대한 판단을 
한국법에 따라 할 것인가, 아니면 B국법에 따라 할 것인가 

 국제사법 제32조(불법행위) ①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 쟁점 1: 불법행위가 B국에서 행하여졌는가? 한국에서 행하여졌는가? 

 B국설 : PIC이 필요함에도 PIC 없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있었으므로 A의 PIC 미신청

이라는 부작위가 있었던 B국이 불법행위지이다. 

 한국설 : A는 C가 제공한 유전물질을 한국에서 수령(취득)하였고, 연구개발도 한국에서 이루어

졌으므로 한국이 불법행위지이다. 

 실익 : A에 유리한 한국법의 적용여부 

 판례(2009다22549 판결) :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복수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에

게 유리한 법을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판례에서 언급된 원칙이 보편

적으로 적용될 것인지는 다소 의문 

 

 

민사적인 제재와 관련한 쟁점 

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준거법이 한국법인가 B국법인가. 즉 배상여부 및 배상금액에 대한 판단을 
한국법에 따라 할 것인가, 아니면 B국법에 따라 할 것인가 

 국제사법 제32조(불법행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

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쟁점 2: B국법에 따른 순이익의 30%라는 손해배상조항은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

한 정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긍정론 : B국이 통상 순이익 3~5%의 로열티를 지급받아 왔는데 이를 수십배 초과하여 순이익의 

30%를 배상하라는 것은 적절한 배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부정론 : 매출액도 아니고 순이익의 일부인 30%를 배상하라는 것이므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유전자원의 적법한 이용이 있을 경우 적용되었던 로열티(순이익의 3~5%)가 위법한 유전자원 

이용시 배상에 관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민사적인 제재와 관련한 쟁점 

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

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

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우리 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

할 수 있다…”(대법원 97다 39216 판결) 

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대법원 2009다16766 판결) 

 위 판례들은 외국국가를 피고로 하는 사법적 행위에 대한 것이나 외국이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

기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단 

 

 

민사적인 제재와 관련한 쟁점 

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준거법이 한국법인가 B국법인가. 즉 배상여부 및 배상금액에 대한 판단을 
한국법에 따라 할 것인가, 아니면 B국법에 따라 할 것인가 

 국제사법 : 준거법 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는 법률 

 국제사법 제2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 

 쟁점 : 타국의 유전자원이 지식재산권인가? 

 긍정론 : 유전정보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식재산권에 유사하거나 준하는 

 권리이다. 

 부정론 : 유전자원은 원래부터 자연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의 창작에 의해 개발된 물질이 

 아니며 기존의 지식재산권 범주에 포함시키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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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 어떤 민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비금전적인 이익공유 청구) 

 연구성과 공유 청구 

 연구시설 신축 청구 

 기타 비금전적인 이익공유 청구 

 쟁점  

   1. MAT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이런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2. (준거법이 B국법이 된다는 전제에서) B국법은 이런 종류의 이익공유를 강제하고 있는가, 아니    

면 MAT의 체결을 통해 이런 종류의 이익공유에 관해 합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기술하고 있는가? 

   3. 법원의 판결을 받을 정도로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가? 

     예컨대 연구성과의 범위(연구일지? 새로운 유전개발물질?, 특허권?), 연구시설의 규모(연면적은? 

몇층?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기자재는?) 

 

 

 

 

 

 

민사적인 제재와 관련한 쟁점 

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 손해배상의 청구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즉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할 
것인가 

 순이익의 10%? (B국법이 규정한 배상액) 

 1%?(B국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로열티) 

 3%?, 4%?, 5%?(그 동안의 B국 관행에 따른 로열티)  

 순이익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순이익 = 해당 제품의 매출액 – 생산원가? 

 순이익 = 해당 제품의 매출액 – 생산원가 –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비? 

 순이익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민사적인 제재와 관련한 쟁점 

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  어떤 민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가처분) 

  가처분 : 금전채권 외의 권리(피보전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해(보전의 필요성) 임시적인 조치(제
품판매금지, 유전자원이용금지 등)를 명하는 것 

  피보전권리 : 유전자원에 대한 각국의 주권적 권리 

  보전의 필요성 : 피보전권리의 보호를 위해 제품판매, 유전자원 이용을 당장 금지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 

 쟁점 : 

     B국의 유전자원을 토대로 개발하였지만 개발 과정에서 다른 유전물질로 대체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적법하게 취득한 대체 유전물질을 사용한 제품, 
대체 유전물질의 이용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내려질 것인가 ? 

 B국으로부터 수입한 유전자원만으로는 연구개발에 성공하지 못하여 다른 적법한 경로로 동일
한 유전자원을 추가 취득하여 연구한 끝에 새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B국의 가처분 신청이 받
아들여질 것인가? 

 

 

 

 

민사적인 제재와 관련한 쟁점 
 

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 어떤 민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금전지급 청구) 

 로열티 

   쟁점 : MAT을 체결한 바 없는데도 로열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쟁점 : 불법행위 근거가 무엇인가. 특허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침해? 민법상 불법행위? 

 가압류 

   금전지급 청구권만 인정된다면 가압류는 쉽게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압류 청구금액을 얼마   

로 할 것인지에 관한 쟁점 있음(뒤에서 살펴볼 손해액 산정 문제) 

 

 

 

 

 

민사적인 제재와 관련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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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즉 유전자원을 어떤 유형의 재산으로 볼 것인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인가? 

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

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

보 

 자연상태의 유전자원을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고, 지역공동체에 이미 그 효용이 알려져 있

는 유전자원이라면 비밀유지성, 비공지성 등의 요건을 결여함 

 다만 B국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연구개발한 유전자원을 A가 무단 이용한 것이라면 부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음(서울중앙지법 2016카합81458 결정) 

 

 

 

 

민사적인 제재와 관련한 쟁점 
 

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즉 유전자원을 어떤 유형의 재산으로 볼 것인가 

 민법상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가의 보도 

 위법의 근거 1 : 나고야 의정서 위반? 나고야 의정서의 수범자는 국가이므로 부적절 

 위법의 근거 2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 

 제14조 제1항 :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결국 한국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위반

을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임 

 이 경우 과실상계, 손익상계 등 배상액 감경을 위한 한국법상 논리 사용이 가능 

 

 

 

 

민사적인 제재와 관련한 쟁점 
 

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즉 유전자원을 어떤 유형의 재산으로 볼 것인가 

 유전자원이 특허임을 전제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갖춘 발명일 것이 요구됨 

 과거부터 자연에 존재해 온 유전자원은 신규성, 발명 등의 요건을 결여함 

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도 아니함 

 

 

 

 

민사적인 제재와 관련한 쟁점 
 

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즉 유전자원을 어떤 유형의 재산으로 볼 것인가 

 유전자원이 저작물임을 전제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님 

 

 

 

 

민사적인 제재와 관련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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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가능한 대처방안 

  자원제공국이 자국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 먼저 누구를 피고로 한 소송인지 확인 

 자원제공국내 자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인지, 한국의 모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인지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짐 

 대처방안 결정을 위해 자원제공국법하에서 예상되는 배상액 규모 파악 

 전자의 경우, 소송서류 수령을 거부하기 곤란할 것이므로 소송에는 응하되 배상액 감경주력, 현

지 사업 포기 등의 옵션을 전략적으로 선택 

 후자의 경우, 자원제공국법에 따른 예상 배상액을 추산해 보되, 일단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것이 재판대응측면에서는 유리  

 

 

 

상정가능한 대처방안 

 자원제공국이 한국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 필요 

 과실상계 등 배상액 경감을 위해 한국법상 허용되는 논리 동원 

 구체적인 손해액, 비금전적 이익공유 청구의 근거 등 자원제공국이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

운 쟁점 공략 

 준거법이 자원제공국법으로 기울어지는 경우 국제사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 배상액이 과다하

다는 점에 대한 항변 필요 

 

 

 

 

B국이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신제품의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가? 

 인도의 Neem 나무 분쟁 사례 등 일부 특허를 무효화한 사례들이 있으나 주로 신규성 흠결이 문

제된 사례들임 

 A가 기존 유전자원을 토대로 새로운 유전물질을 개발하여 특허로 등록한 경우라면 신규성이 인

정되므로 특허를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  

 특허법 제133조에 나열된 특허 무효사유 중 현재로서는 해당될 만한 사유가 없음. 다만 향후 생

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조약에 “특허로 등록할 수 없는 발명”으로 위법하게 취득한 유전자원을 이용

한 발명이 포함된다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는 있음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 :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

 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제5호 :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민사적인 제재와 관련한 쟁점 
 

상정가능한 대처방안 

  1차적으로 나고야의정서 및 B국법의 철저 준수 필요 

 국제의무준수인증서 적극 이용 

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각국의 보호움직임이 강화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 

 Ex) 인도는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법규시스템을 도입하자고까지 주장 

  유사시 제재 경감을 위해 준비와 노력 

 C가 A에게 제시한 공문, B국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에게 보냈던 교신내역(이메일) 등 

법규준수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한 증거자료 축적. 배상금 경감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가능 

 한국 정부에 대한 해외 유전자원취득신고의무 이행. 위법 의도가 없었음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음 

 특히 자원제공국에 자회사, 지점, 대규모 생산설비나 인력이 소재한 경우, 자원제공국에 대한 수

출물량, 원재료 의존물량이 큰 경우 제재경감 노력 외 다른 대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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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가능한 대처방안 

 자원제공국이 한국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 소송담보제공의무제도를 활용한 압박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18조 :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

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24조 :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

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끝  - 

 

 

 

생물유전자원
제공국 동향

- 중국 법제도를 중심으로 -

┃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

윤성혜 교수

인천대 중국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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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2016 - All Rights Reserved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동향
윤성혜(인천대 중국학술원) 

2017.08.31(목)

 Copyright  © 2016 - All Rights Reserved

중국 유전자원 관련 현황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국가 
물종 8만 6천 5백종: 동물(3만 5천 9백종), 원생동물(1,653종), 식물(4
만 1천 9백여 종), 그 이외에 진균, 세균, 색소, 병원체 등을 포함          
《중국생물물종목록2016》 

생물다양성 세계 8위, 북반구에서 1위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를 강조하는 자원 제공국 

중국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동식물을 식용 또는 약물
로 사용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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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락기관: 환경보호부 자연생태보호사 생물처(环境保护
部⾃自然⽣生态保护司⽣生物处)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생물유전자원 획득과 이익공유 정보교환소(生物遗传资源或区域
惠益分享信息交换所)<http://www.absch.org.cn/> 

환경보호부 환경보호 대외협력센터(环境保护部环境保护对外合
作中⼼心)에서 운영 

*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Biodiversity Clearing-house Mechanism of China, 中国国家生
物多样性信息交换所)는 환경보호부 생물다양성 보호 판공실(环境保护部⽣生物多样性保
护办公室)에서 운영 

정보교환소는 초기단계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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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나고야의정서 발효

나고야의정서 정식 체약국으로 규범화를 통한 생물유전자
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률적 기초 마련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 비준

2016년 6월 8일 나고야의정서 비준 
9월 6일 정식 발효

 Copyright  © 2016 - All Rights Reserved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황

나고야의정서 제5조 5항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따른 이익이 그러한 
지식을 보유한 토착지역 공동체들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환경보호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입
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2013년부터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生物遗传资源获
取与惠益分享管理条例)》 입법 추진, 2017년 3월 초안 공개 

기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물유전
자원 및 그에 관한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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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 보호관련 정책

년도 관련 정책

2004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生物物种资源保护和管理理的通知)》

《과학적 발전관 실현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落实科学发展观加强环境保护的决定》

2007 《전국 생물유전자원보호 및 이용 계획 강요(全国生物物种资源保护与利用规划纲要)》

2008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略纲要)》

2010 《중국생물다양성보호전략과 행동계획(2011~2030)(中国生物多样性保护战略与行动计划)》

2012 《국가 환경보호 “12.5” 규획(国家花镜保护“十二五”计划)》

2014 《국가 지식재산권실시전략행동계획(2014~2020) 심화에 관한 통지(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

2015 《중국 임업유전자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행동방안(中国林业遗传资源保护与可持续利用行动计划)》

《중국 생물다양성 홍색 목록(中国生物多样性红色名录)》

2016 《중국의 중의약 백서(《中国的中医药》白皮书)》 발간

2017 《중의약법(中医药法)》 7월 1일 실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초안)(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管理条例》 발표

제5조 관련 정책 및 법제 정비
에 관한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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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 보호관련 정책

년도 관련 정책

2004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生物物种资源保护和管理理的通知)》

《과학적 발전관 실현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落实科学发展观加强环境保护的决定》

2007 《전국 생물유전자원보호 및 이용 계획 강요(全国生物物种资源保护与利用规划纲要)》

2008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略纲要)》

2010 《중국생물다양성보호전략과 행동계획(2011~2030)(中国生物多样性保护战略与行动计划)》

2012 《국가 환경보호 “12.5” 규획(国家花镜保护“十二五”计划)》

2014 《국가 지식재산권실시전략행동계획(2014~2020) 심화에 관한 통지(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

2015 《중국 임업유전자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행동방안(中国林业遗传资源保护与可持续利用行动计划)》

《중국 생물다양성 홍색 목록(中国生物多样性红色名录)》

2016 《중국의 중의약 백서(《中国的中医药》白皮书)》 발간

2017 《중의약법(中医药法)》 7월 1일 실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초안)(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管理条例》 발표

식물신품종, 지리적표시, 
상표, 유전자원 등 분야의 지식

재산권 취득과 보호

– 정책동향 
– 법률동향 
– 양,다자 협정 동향

“생물유전자원 보호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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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 보호관련 정책

년도 관련 정책

2004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生物物种资源保护和管理理的通知)》

《과학적 발전관 실현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落实科学发展观加强环境保护的决定》

2007 《전국 생물유전자원보호 및 이용 계획 강요(全国生物物种资源保护与利用规划纲要)》

2008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略纲要)》

2010 《중국생물다양성보호전략과 행동계획(2011~2030)(中国生物多样性保护战略与行动计划)》

2012 《국가 환경보호 “12.5” 규획(国家花镜保护“十二五”计划)》

2014 《국가 지식재산권실시전략행동계획(2014~2020) 심화에 관한 통지(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

2015 《중국 임업유전자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행동방안(中国林业遗传资源保护与可持续利用行动计划)》

《중국 생물다양성 홍색 목록(中国生物多样性红色名录)》

2016 《중국의 중의약 백서(《中国的中医药》白皮书)》 발간

2017 《중의약법(中医药法)》 7월 1일 실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초안)(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管理条例》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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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 관련 법률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기술표준�및�규범

헌법, 환경보호법, 종자법(2013 개정), 야생동물보호법, 
특허법(2010 개정), 축산법, 중의약법(2017) 등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
유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인류유전자원관리잠
행방법, 인류유전자원 채집, 수집, 매매, 수출 
출경심사비준 행정허가 서비스 지침(2015) 등

생물유전자원 등급구분표준, 생물유전자원 
경제가격평가기술지도

지방법규: 《윈난성생물다양성보호조례(초안)(云南省生物多样保护条例)》

¥ 식물신품종 개발 장려를 위해 식물신품종권자의 권리보호 제도화  
¥ 동식물 품종 취득에 관한 방법 및 약품 생산방법 등은 특허권으로 
보호 

¥ 하지만 동식물 자체를 특허로 보호할 수 없음 
¥ 조례에서 신품종 개발 단위 및 개인에 대해서 배타적 독점권 부여 
¥ 수권자의 허락없이 번식재료를 상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외국에 양도시 반드시 심사기구의 허가 필요

자연보호구역조례, 야생식물보호조례, 야생약재자
원보호관리조례, 식물신품종보호조례(2013 개정),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초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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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 관련 법률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기술표준�및�규범

헌법, 환경보호법, 종자법(2013 개정), 야생동물보호법, 
특허법(2010 개정), 축산법, 중의약법(초안) 등

자연보호구역조례, 야생식물보호조례, 야생약재자
원보호관리조례, 식물신품종보호조례(2013 개정) 등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
유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인류유전자원관리잠
행방법, 인류유전자원 채집, 수집, 매매, 수출 
출경심사비준 행정허가 서비스 지침(2015) 등

생물유전자원 등급구분표준, 생물유전자원 
경제가격평가기술지도

지방법규: 《윈난성생물다양성보호조례(초안)(云南省生物多样保护条例)》

¥ 인류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대해서 잠행방법에 상세하게 규
정 

¥ 나고야의정서, 인류유전자원 불포함 
¥ 중국은 인류유전자원의 포함을 계속적 주장 
¥ 2015년 지침 발표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 관철 
¥ 인류유전자원의 권리 및 지식재산권 강화, 이에 대한 반출 통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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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 관련 법률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기술표준�및�규범

헌법, 환경보호법, 종자법(2013 개정), 야생동물보호법, 
특허법(2010 개정), 축산법, 중의약법(2017) 등

자연보호구역조례, 야생식물보호조례, 야생약재자
원보호관리조례, 식물신품종보호조례(2013 개정),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초안) 등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
유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2014), 인류유전자원
관리잠행방법, 인류유전자원 채집, 수집, 매매, 
수출 출경심사비준 행정허가 서비스 지침
(2015) 등

생물유전자원 등급구분표준, 생물유전자원 
경제가격평가기술지도

지방법규: 《윈난성생물다양성보호조례(초안)(云南省生物多样保护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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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 관련 법률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기술표준�및�규범

헌법, 환경보호법, 종자법(2013 개정), 야생동물보호법, 
특허법(2010 개정), 축산법, 중의약법(2017) 등

자연보호구역조례, 야생식물보호조례, 야생약재자
원보호관리조례, 식물신품종보호조례(2013 개정) 등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
유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인류유전자원관리잠
행방법, 인류유전자원 채집, 수집, 매매, 수출 
출경심사비준 행정허가 서비스 지침(2015) 등

생물유전자원 등급구분표준, 생물유전자원 
경제가격평가기술지도

지방법규: 《윈난성생물다양성보호조례(초안)(云南省生物多样保护条例)》

¥ 자원 보호 강화 
¥ 국가주권원칙 추가: 경외에 제공하는 유전자원은 
국가에 그 자원의 이익공유 방안을 제시 해야 함 

¥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방식, 구체적 유전자
원 보호제도 및 획득 절차 규정(제8조, 9조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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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 

–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
(초안) 

– ABS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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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초안)

2013년 제정 시작, 2017년 3월 초안공개 및 의견수렴 중 

총 7장 48개 조문으로 구성 

주관부서의 생물유전자원 관리책임 
자국 및 외국의 유전자원 접근 
이익공유 및 국외 유출관리 
신청서류, 심사소요기간 
이익 형태(금전 및 비금적, 기금) 
블랙리스트제도, 처벌 

1장: 총칙 
2장: 관리감독 
3장: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4장: 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 
5장: 생물유전자원의 출경관리 
6장 : 법률책임 
 7장: 부칙

 Copyright  © 2016 - All Rights Reserved

생물유전자원 관련 정책 및 법률동향

생물다양성 보호 및 보존에 관한 다량의 입법이 이미 제정 및 개정
되어 있음 

관련 입법은 대부분 환경 및 유전자원의 보호가 핵심  

각 개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동향을 보면 헌법 상의 원칙과 지침
이 유지 되고 있음 

나고야의정서 핵심 쟁점인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관한 전문화 된 
법률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 함

제9조, 제26조 자연자원 보호 및 
이용에 대한 금지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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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을 중심으로 생물유전자원 보호 

2016년 중의약 백서 발간 및 2017년 7월 부터 중의약법 실시 

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
이 보임 
2016년 외상투자목록 수출금지 품목에 숙대황, 숙지황 등 중약재 21개 품목 
포함 

2017년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이 공개되면서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관리 조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남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국가소유권 주장 움직임 보임 

생물유전자원의 “보호”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며, 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지속적으로 엄격해 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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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및 이용

외국
목적 구분없이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은,  
중국 单位와 합작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만 가능 
중국측 연구자가 연구개발 및 이용에 실질적 참여

PIC
MAT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의 비준(审批)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비안(备案)

비준�후�10일�내

 Copyright  © 2016 - All Rights Reserved

연구 및 상품개발에 참여 
연구성과에대한 지식재산권 공유 
전문가 교육지원 
우대조건으로 기술이전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원가 제공 
사업 협력 
생물유전자원 원시제공지역에 대해 
일자리 제공 및 기타 지역 경제발전
을 촉진하는 방식 
기타 비금전적 이익

이익공유의 방식

조사, 재칩 비용 
사용 비용 
상업허가 비용 
상업적 이윤 
과학연구 지원 비용 
연합 투자  
생물유전자원 제공 지역에 지원되는 
장학금, 학자금 또는 재정적 원조 
기타 금전적 이익

금전적 이익공유 비금전적 이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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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 관리부서

환경보호 주관부문 생물유전자원 통일관리

농업, 임업, 주택건설, 위생계생, 해양,중의약 부문 생물유전자원 관리감독

공상 및 상무 주관 부문

국가 수출입관리감독 기관, 수출입 검사검역 부문

생물유전자원 시장관리

생물유전자원 반출관리

교육, 과학 주관부문 생물유전자원의 연구개발관리

지식재산 주관부문 생물유전자원의 지식재산권 관리

국무원

 Copyright  © 2016 - All Rights Reserved

접근 및 이용

중국

학술연구
개발 목적

상업 목적

PIC

MAT

县级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문에 등기 
县级 정부는 上级 주관부문에 보고

省级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문에 심사
비준(审批）필요 
省级 정부는 동급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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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책임

행정처벌 
불법적 사용, 반출, 불법적 연구성과 양도 등의 경우 이용금지, 위법소득 및 불
법재물 몰수, 블랙리스트에 기재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생물유전자원의 영구소멸, 국가생태안전 위해를 가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
해 영업정지, IRCC 취소, 접근 허가증 취소, 블랙리스트에 기재 
위법소득의 3~5배 또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중 높은 금액 
기준  

반출처벌 

형사책임

“정리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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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의 보호 및 이익공유 기금

이용자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하는 
연 이익의 0.5~10%를 국가에 기금으로  납부

금전적��
이익

비금전적��
이익

연�이익의�
0.5~10%�+ +

이용자의 부담 가중 
MAT�체결시�기금�고려

기금은 생물유전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사용 
생물유전자원 원시 제공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우선 사용 
기금의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 제정주관부문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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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의 반출 허가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
에 반출 신청 반출 허가증 취득

 검사검역 절차 진행반출 화물 통관증발급

국가 출입경관리감독기관은 생물유전자원의 반출 허가증,  
화물 통관증, 환경보호주관부문이 발급한  
국제증명서(IRCC)에 근거하여 확인 후 통관

국제협력을 위해 생물유전자원을 운송 우편, 휴대하여 반출하려고 할 경우, 
반출 계획을 국무원 관련주관부문에 제출하여 심사허가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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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shyun12@hotmail.com)

생물유전자원
이용국 동향

- 유럽 법제 동향 및 화장품업계 시사점 -

┃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

허인 법제연구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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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 이용국 동향
- 유럽 법제 동향 및 화장품업계 시사점 -

2017. 8. 31.

허 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Contents

1 규칙 511/2014/EU

시행규칙(EU) 2015/1866

동향 및 대응

맺음말

2

3

2

4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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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511/2014/EU는 모든 회원국에 일괄 적용될 수 있으면서 동
시에 각 이해당사자에게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음

 동 규칙 내 일부 조항(제5조, 제7조, 제8조)은 EU 집행위원회가
해당 조항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절차를 추후 별도의 법률
을 통해 확립할 것을 규정

규칙 511/2014/EU

의미

5

 주요 쟁점 사항
- 적용대상, 시간적·장소적적용범위, 용어의정의, 이용자의무, 
- 유전자원수집등록처설립및운영, 국가책임기관및국가연락기관의

지정, 이용자에대한이행준수감시및점검기관의설치및운영, 벌칙

 국가의 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에 한정, 남극 등 국가
이원지역이나 공해 등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존재
하는 유전자원은 동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규칙
511/2014/EU 제2조 1항)

 다른 특별 규정의 국제법과 나고야의정서 및 그 母조약인 생물
다양성협약 등에 위배될 수 없음을 강조

규칙 511/2014/EU

주요내용

6

 2010년 10월 29일 채택
- “생물다양성협약부속의유전자원에대한접근및그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
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공유에관한나고야의정서”

 2014년 4월 16일
-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역내 이행입법인 규칙 511/2014/EU
(Regulation 511/2014/EU) 채택

경과

3

규칙 511/2014/EU

 전반적으로 유전자원 이용국, 즉 바이오산업계의 이익을 최대
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

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율하지 못한 동 의정서의 내용
에 대한 방향성 제시

- 구체적적용대상/시간적및장소적적용범위/유전자원이용자의구체
적의무내용/유전자원이용의해석/관련전통지식의범위/ 불법취득유
전자원의범위및처리방법/유전자원이용자의이행준수확보방안/외
국유전자원이용에관한국가점검기관의역할및기능과관리방안/관
련법률위반에대한처벌범위및정도

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전자원 이용국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

규칙 511/2014/EU

의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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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511/2014/EU는 EU 내 유전자원신탁등록처의 설립 및 운영
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원 수집 등록에는 다
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EU 집행위원회의등록코드
• 수집된유전자원의이름및세부연락처
• 등록자의성명및세부연락처
• 수집된유전자원의유형
• 수집된유전자원에대한개요
• 유효한데이터베이스로의링크
• 규칙 511/2014/EU 제5조제3항에따라수집된자원의역량을확인할수

있는회원국의책임기관
• 유전자원등록일
• 유효한기타현존하는식별자
• 해당될경우, 등록철회일

시행규칙( EU) 2015/1866

유전자원 수집 등록처(The Register of Collections)

9

 규칙 511/2014/EU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확인(verification)’은
효과적이고(effective), 비례적이며(proportionate) 동조 제3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야(capable of 
detecting cases)함

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라 만들어진 주기적으로 검열된 계획을
갖추어야 함

 만일 등록된 유전자원이 더 이상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이 증명되면, 책임기관은 현장조사, 관련 문서 및 기록의 검사
등을 통해 추가적 확인조치에 들어가야 함

 이에 따른 개선조치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해당 흠결을 보
정해야 함

 유전자원의 소유자는 이러한 개선조치의 이행을 책임기관에
보고해야 함

시행규칙( EU) 2015/1866

유전자원 수집 등록처(The Register of Collections)

10

 유전자원의 ‘국내 입법’에 의한 규율을 강조

· 각회원국은동규칙의수준으로입법해야하며, 
· 규칙상위임된사항에대하여는효과적(effective), 비례적(proportionate), 
예방적(dissuasive) 차원에서적법성을갖춘입법이추진되어야함

 파생물은 사실상 유전자원의 정의에서 제외,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용어의 사용)의 유전자원에 관한 정의 규정과 일치

규칙 511/2014/EU

주요내용

7

 2015년 10월 13일 규칙 511/2014/EU의 시행규칙을 채택, 2015년
11월 9일부터 발효

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10월 13일 규칙 511/2014/EU의 시행규
칙 (EU) 2015/1866(이하, 시행규칙)을 채택

 시행규칙은 EU 511/2014의 제5조(유전자원 수집 등록처), 제7
조(이용자 이행준수 감시), 제8조(모범관행)에 대한 구체적 이
행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9일부터 발효

 시행규칙은 총 13개 조항과 4개의 별표로 구성

시행규칙( EU) 2015/1866

개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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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511/2014/EU 제8조 제1항에 따른 모범관행 승인신청은 시
행규칙 별표4에 정해진 정보 및 증거문서(supporting document)
와 함께 신청

 모범관행 승인에 대한 철회가 있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이
를 즉시 회원국의 책임기관 및 이용자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에
게 철회의 이유화 함께 즉시 통지해야 함

 승인된 모범관행과 관련하여 후속적 변경이 있을 경우, EU 집
행위원회는 해당 정보의 사본을 모든 회원국의 책임기관에 송
부해야 하며 책임기관들은 2개월 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시행규칙( EU) 2015/1866

모범관행(Best Practice)

13

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시행규칙의 기능 및 효과와 관련하여 그
이행 및 이행이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에 미치는 국내적·국
제적 영향과

 특히 ABS 클리어링 하우스에 관련된 발전사항을 검토할 의무
가 있음

시행규칙( EU) 2015/1866

영향의 평가와 검토의무

14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비의 수령자는 규
칙 511/2014/EU 제7조 제1항에 따라 동 규칙 제4조에 의한 성실
한 준수의무이행을 선언해야 함

 동일한 연구에 다수의 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가 지원될 경우
나 다수의 연구비 수령자가 존재할 경우에 대하여도 규정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활용을 통한 생산물의 최종개발단계
에서 이용자는 규칙 511/2014/EU 제7조 제2항에 따라 성실한 준
수의무이행을 선언해야 함

시행규칙( EU) 2015/1866

이용자 이행준수 감시(Monitoring User Compliance)

11

 각 책임기관은 시행규칙의 별표2 및 별표3에 따라 기밀 사항 외
의 정보를 ABS 클리어링 하우스에 전달해야 하며,

 사용자, 활용, 출처 등 민감한 정보는 기밀 사항으로 간주하여
나고야의정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각 국 책임기관에 직접 보내
야 함

시행규칙( EU) 2015/1866

정보의 전달(Transmission of Informati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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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23일 나고야의정서 서명, 2016년 4월 21일 나고야의정
서 비준

• 2015년 10월 15일나고야의정서비준안을통과시키면서, ‘나고야의정서
의가입에관한법률(Gesetz zu dem Protokoll von Nagoya vom 29. Oktober
2010 über den Zugang zu genetischen Ressourcen und die ausgewogene und 
gerechte Aufteilung der sich aus ihrer Nutzung ergebenden Vorteile zum
Übereinkommen über die biologische Vielfalt229)’ 통과시켰으며독일연방
공보에공식적으로게재

• EU규칙 511/2014의 이행을위하여특허법개정, 나고야의정서가입의실
시및 EU ABS규칙의실시에관한법률(Gesetz zur Umsetzung der 
Verpflichtungen nach dem Nagoya-Protokoll,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EU) Nr. 511/2014 und zur Änderung des Patentgesetzes sowie
zur Änderung des Umweltauditgesetzes231) 국회통과

동향 및 대응

17

독일

 적절주의 의무 이행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법규명령
(Rechtsverordnung)을 통하여 독일 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
부에게 권한을 부여

• EU규칙에의하여유전자원및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이용을위하여
연구자금을수령한경우및제품의최종개발단계에서적절주의의무의
선언을해야함

• 시료채취및수인의무, 제출의무의상세한사항을포함한확인의실시, EU
규칙제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무의상세한사항, EU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신고의무의상세한사항을정할수있도록함

• 적절주의의무의무이행과관련하여질서위반(Ordnungswidrigkeiten) 행
위로규정

동향 및 대응

18

①
에
조치를
하고
않는
제
이용자에게
ABS 
항
용한
무의
지식을
를
제출하지
경우

독일

 2011년 6월 나고야의정서 서명
 2015년 3월 나고야의정서 이행규칙 제정 및 2015년 10월 수정규칙

발표
• 이익공유관련절차, 민사제재, 이행책임등을규정
 2016년 2월 나고야의정서 비준, EU 국가 중 가장 선도적인 이행모

델을 제시
 주요내용
• EU규칙은유전자원신탁등록처를설립및운영하도록함
• 영국은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이와관련된관할기관(국가책임기

관)으로서의직무를수행하도록규정
• 국무장관은 ‘점검기관’으로서의기능을수행함에있어서 EU 규칙

511/2014/EU 제7조 1항에의거하여이용자의준수사항을감시하는데에
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음

동향 및 대응

15

영국

 2011년 9월 20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고, 2016년 8월 31일 비준
 프랑스 환경법인 ‘생물다양성, 자연 및 경관의 회복을 위한 정부

제출 법안’(PROJET DE LOI pour lareconquête de la biodiversité, 
de la nature et des paysages) 을 개정

 주요내용
• EU규칙 511/2014 제4조에서정하는정보를당사국(l’autorité compétente)

에제출규정확인
• 유전자원및유전자원에관한전통지식의이용의결과로서특허출원을

하는경우, EU규칙 511/2014 제4조에정하는정보를출원인자발적으로프
랑스산업재산청에제출(유럽특허청특허출원은해당되지않음)

• 이경우해당유전자원또는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의이용이상업적이
용으로이어지는경우벌금 100만유로를규정

동향 및 대응

16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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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 관행 준비 상황
• EC 안내서의화장품분야에대한상호간검토종료 (2017년 1월)
• 유럽집행위원회는회원국들과상의를거친후문서를마무리를한후언제

어떻게공개할것인지결정예정
• 모범관행에대한 EC의의견을검토하여승인재신청 (2017년 4월)
• 회원들을위한 2차교육세미나계획 (2017년 4월)
• 모범경영장려및회원회사들의모범경영이행에대한피드백수집 (2018)

21

동향 및 대응

유럽 화장품 분야의 모범 관행(안)

 유럽은
• 시행규칙통해규칙 511/2014/EU에 대한보다구체적인이행기준을제시

→각당사국은이용자에대한규제와함께그법적책임의범위를명확히
할수있는방법을제공받음

• 유전자원신탁등록처에유전자원을등록할때제공해야하는정보를나
열하여그범위를명확히함

•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에대한선언을연구비지원단계(stage of 
research funding)와생산물의최종개발단계(stage of final development of 
a product)에서이루어질때로나누어그구체적사항및시간적범위를명
시

• 모범관행에필요한정보및증빙서류의목록을별표에첨부하여이용자
들에게제공하였으며신청절차의기간등을정하여모범관행등록에대
해보다구체적으로규율

맺음말

22

 유럽 화장품 산업은 총 152,000명을 고용, 약 26,000명의 과학자 고
용

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의 주수출업자로 유럽의 총 국제 수출 중
53% 차지

 나고야의정서 대응
• 2014년부터 ABS에관련하여협력
• 회원들을위해 EU ABS 규정의설명문서작성
• 각나라협회들을위한교육훈련세미나준비
• 화장품분야의모범경영을작성하여유럽위원회에 2016년 2월에제출
• 유럽위원회의화장품분야가이드라인을작성하는데협력

19

동향 및 대응

유럽 화장품 분야의 모범 관행(안)

 모범 관행의 주요내용
• EU ABS 규정에주로기반을두고나고야의정서요건도포함
• 적절주의의무를요하는준수과정을나타내는순서도
• 공급업자의적절주의의무준수를명시하는예시
• MATs에특징적으로포함된용어와요건들에대한예시
• 금전적과비금전적인이익공유에대한사례
• 토착공동체들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는절차
• 4개의협회들이모범관행감독여부에대한방안

 유럽위원회 피드백
• 몇사안은부가설명필요(주로모범경영감독에관한절차) 요청(2016년 7월)
• 유럽위원회의 ‘Horizontal Guidance’(2016년 8월출판)와통일성필요등

20

동향 및 대응

유럽 화장품 분야의 모범 관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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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 각국이가진유전자원에대한권리가강화되어특허취득이까다로워지

거나이미획득한특허도취소될가능성증가
• 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의제정에따른“예시계약서”, 

“모범관행” 마련필요
• 각 회사는 전사적 ABS 관련 절차 및 정책을 개발하고 부서간 의사 소

통을 보장, 상황별 태스크 포스 검토
- 유전적자원, 관련전통지식의원산지는? 해당국의 ABS 법과규정은?
- 해당유전적자원은해당국가의 ABS 법과규정에따라적법하게취득되

었는가? 관련서류는?
- 상호 적절한 협상으로 계약이 합의 되었나? 제3자 관련 내용은 짚었는

가?
- 영업비밀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규제기관 및 규제에 부합하는가?

맺음말

23

고맙습니다.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률 주요내용

및 업계 지원방안

┃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

배정한 사무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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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2017.8. 31(목)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대응 세미나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 주요내용 및  
업계 지원방안 

목 차  

Ⅰ.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 경과  

 

Ⅱ.  유전자원법 개요 

 

Ⅲ.  세부내용 

 

Ⅳ.  업계 지원계획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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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전자원법 개요 

○ 총괄 : 제5장 제28조로 구성 

※ 부칙 –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 담당기관 및 기능 

구분 소관부처 주요 기능 

국가연락기관 환경부, 외교부 유전자원 이용자와 CBD에 정보제공 

국가책임기관 

환경부, 미래부, 농
식품부, 해수부, 보

건복지부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 수리 등 
(외국인 대상) 

국가점검기관 책임기관+산업부 
국외 유전자원 이용의 의무준수여부  

점검 (자국민 대상)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환경부 접근/이익공유 관련 정보의 취합‧관리 

Ⅱ.  유전자원법 개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개관 

• 적용 범위 

•  (시기적) 법 시행 후 접근하려는 유전자원(적용례)  

•  (지리적)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 이외 지역의 유전자원 제외 

•  (대상) 인간 유전자원, 다른 조약에서 접근/이익공유를 규정하는 자원 제외 

Ⅰ.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 경과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정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16.6월)  

 

• 소관상임위(환노위) 상정 및 소위 회부(`16.11.21) 

 

• 소위 수정가결 및 상임위 통과(`16.12.23) 

 

•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16.12.29)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17.1.17) 

Ⅰ.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 경과 

○ 의정서 비준 및 하위법령 제정     

•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통과(`17.3.2)  

 

• 나고야의정서 비준서 유엔 기탁(`17.5.19)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7.8.8) 및 제정·공포(`17.8.16)  
 ※ 입법예고(3.30~5.9), 규제심사(~6.5), 법제처 심사(~7.31), 차관회의(8.3) 
 

• 나고야의정서 국내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17.8.17) 

 ※ 전세계 98번째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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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전자원법 개요 

• 적용범위(제3조) : 제외대상 

1. 인간의 유전자원등 

2.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3.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 

4.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5.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등 

• 국가연락기관(제7조) 

1. 외교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의 연락 

2. 환경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제공 

Ⅲ. 세부내용 

1.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법 제8조~제12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대상자)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환경부령)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신고처) 국가책임기관 

(의제조항) 관계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신고시 의제 

  -생물다양성법, 농업생명자원법, 해양수산생명자원법, 병원체자원법 등에 

   따른 허가, 국외반출승인 등을 받은 경우 

(처리기간) 30일(변경신고 동일)  

 

Ⅱ.  유전자원법 개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개관 

• 접근 규정 

• 외국인등은 이용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시 국가책임기관에 신고  

• 단, 기존 법률에 따라 승인, 허가 받는 경우는 신고한 것으로 의제 처리 

• 의무준수 규정 

•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절차 준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 시점에 점검기관에 신고 

   - 단, 접근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제공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점검기관은 필요 시 조사 실시 및 준수 권고  

Ⅱ.  유전자원법 개요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개관 

• 정의(제2조) 

1. 유전자원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유전자원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
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 

2. 전통지식 :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 

3. 접근 : 유전자원의 표본 또는 실물을 획득하거나 ,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4. 이용 :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ㆍ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것 

5. 이익 :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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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내용 

1.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법 제8조~제12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1. 미래창조과학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4.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 담당기관 : 국가책임기관(법 제8조) 

Ⅲ. 세부내용 

1.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법 제8조~제12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 신고사항 

1. 신고인 정보(성명, 소속/ 주소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2. 접근대상 유전자원 

3. 접근방법 

4. 제공자 정보(성명, 소속 / 주소 / 식별번호 / 연락처) 

5. 접근 목적과 용도 

6. 이용방법 

7. 이용국가 

8. 상호합의조건 체결유무 및 그 내용 

     
※ 접근신고 후 사후 상호합의조건 체결확인 요청 가능  

Ⅲ. 세부내용 

1.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법 제8조~제12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변경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  해당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목적 또는 용도, 신고한 유전

자원 수량 또는 농도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가(미생물 제외), 상호합의

조건의 변경 

(임의신고) 내국인이 제공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다른 국가 또는 제3자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유전자원에 

접근 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외에 다른국가도 

접근하려는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에 해당하는 경우 

Ⅲ. 세부내용 

1.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법 제8조~제12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신고예외) 치료제 개발, 식량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한 접근 또는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순수 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  ※ 대통령령(고시) 

(이익공유) 제공자와 이용자간 이익공유 합의 의무(선언적) 

(금지및제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생물다양성의 가치 관련 부정적 영향  ※ 고시 

• 접근신고의 예외 / 이익 공유 / 접근·이용 금지제한(법 제10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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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내용 

2.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법 제13조~제16조 , 시행령 제6조~제8조) 

1. 미래창조과학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산업통상자원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4.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5.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 국가책임기관(법 제13조) : 소관부처  

Ⅲ. 세부내용 

2.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법 제13조~제16조 , 시행령 제6조~제8조) 

• 신고사항 

1. 신고인 정보(성명, 소속/ 주소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2. 제공국 명칭 

3. 제공자 정보(성명, 소속 / 주소) 

4. 사전통고승인 발급기관, 발급일, 발급번호 

5. 유전자원 명칭, 수량(농도) 

6. 이용 목적 및 용도 

7. 상호합의조건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Ⅲ. 세부내용 

2.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준수(법 제13조~제16조, 시행령 제6조~제8조) 

• 절차 준수의 신고(법 제15조, 시행령 제6조)  

(대상자)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 

(신고기간) 제공국에서 사전통고승인을 받은 후 90일이내 

(신고처) 국가점검기관 

(적용범위)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접근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Ⅲ. 세부내용 

2.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법 제13조~제16조 , 시행령 제6조~제8조) 

• 절차 준수의 조사·권고(법 제16조)  

1.  제공국으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2.  제3자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 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시행령 제8조) 

○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해 관련 국가책임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 규정 

○ 실제 조사업무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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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내용 

3. 기타 

(소속)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 국립생물자원관에 둠 

(업무)  

1. 국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2. 의정서 제14조에 따른 접근및이익공유정보공유체계에 대한 국내 유전자원등

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기관지원, 국제협력, 인식제고(홍보) 등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제17조, 시행령 제 9조)  

Ⅲ. 세부내용 

3. 기타 

 
• 신고처리를 위한 단일창구 마련추진(시행령 제7조) 

 - 통합 전산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처리(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통합전산신고시스템에 접근신고(변경신고 포함) 및 절차준수 신고 

소관부처 배정  

소관부처 담당자가 신고서, 첨부서류 확인 후 수리여부 결정 

처리결과 통지(신고필증 발급) 

 [ 참고 ] 

Ⅲ. 세부내용 

• 벌칙(법 제26조)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 또는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법 제2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참고 ] 

Ⅲ. 세부내용 

• 과태료( 시행령 제16조,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200 400 8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 100 200 4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200 4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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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업계 지원계획 

1. 나고야의정서 의무 이행지원 

구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ABS상담 153건 9건 17건 19건 16건 23건 25건 44건 

뉴스레터 131건 11건 24건 24건 17건 21건 21건 13건 

발간물 6건 1건 1건 - 2건 1건 1건 - 

ABS포럼 19회 - 4회 4회 3회 3회 4회 1회 

세미나 17회 - - - 7회 2회 4회 4회 

컨설팅 96회 - - 16회 15회 30회 23회 12회 

• 지원실적 

 

Ⅳ. 업계 지원계획 

2. 생물자원 확보 

• 자생생물 6만종 목록화(~`20) 

– 원핵생물 등 발굴 저조 분야 집중 발굴 

 28,462  

 36,921   38,011   39,150  
 41,483  

 42,756  
 45,295  

 47,003  

 60,000  6만종 

• 주요 생물자원 부국과 협력 강화 

–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생물자원 협력국 2개국 추가(~`20) 

– 1.1만종 확보(~`20) 

구분 ~`16 `17~`20 목표 

신 종 발굴 8,332종 3,100여종 1,1000여종 

도감 발간 18권 12권 30권 

현지활용 정보 600건 1,200건 1,800건 

 

Ⅳ. 업계 지원계획 

 

Ⅳ. 업계 지원계획 

1. 나고야의정서 의무 이행지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 

  

1.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 운영(‘18년 정식개소) 

    ※ 국립생물자원관내에 전담부서 신설,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구축 

2.  상담, 컨설팅, 포럼, 세미나, 지역 순회 설명회 지속개최 

3. 중국 등 해외 주요 제공국별 안내서 제작·배포 

4. 대응인력 양성지원 

5. 모범 이익 공유모델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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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업계 지원계획 

3. 생물자원 이용 지원 

• 생물소재 체계적 확보 및 품질관리 
– 생물산업 활용도가 높은 생물소재  

4만여종 확보(~`30) 

– 생물자원 소재 2만여점 분양 및  
정보공개(~`30) 

소재 은행 ~`30 확보 목표 `30 분양 목표 

유전자원 32,700종 16,400종 

천 연 물 3,000종 1,600종 

배 양 체 1,900종 1,220종 

종     자 4,000종 1,500종 

합     계 41,600종 20,720종 

• 6만여종의 생물자원 정보 확보(~`23) 

– 분류정보, 유전적 정보, 생리적 특성, 

위치정보 등 

• 수요 조사 등을 통한 유용성 검증 

– 산학연 협의체 운영 활성화 

 

• 3천종 효능분석 및 1천종 성분분석  

완료(~`30) 

– 1천종 효능분석 및 3백종 성분분석(̀ 20) 

– 효능분석: 주요 5개 기능성 확인 

   (항산화, 항염, 항균, 항암, 항알레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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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삼평동) C동 1층

	 Tel. 031-628-0031

대한화장품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여의도동 금산빌딩) 907호

	 Tel. 02-761-4205

일시 : 2017. 8. 31(목) 13:30~17:3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여의도)




